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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과정, 그리고 공공정책:
민주적 정치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구현우*

1)   

민주주의는 그 규범적 함의로 말미암아 정치학과 현실 정치 모두에서 지고지순(至高至純)

의 정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와 같아서 그 외

관상의 아름다움과 달리, 그것의 이상적인 형태에 꼭 맞는 정치체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평균적인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정치과정이 아니라, 잘 조직

된 소수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비대칭적 역학관계의 장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정책중심적 관점(policy-centered perspective)’의 문제

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공공정책이 그러한 정치과정의 편향성을 확대ㆍ재생산한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인’ 관점으로 눈을 돌

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

가 구현될 것이라는 민주국가에서도 ‘고객정치’의 논리가 지배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영업제한과 같이 명백하게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오히려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기도 하며,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들의 정책 요구에 ‘부작위’로 일관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대중영합주의가 횡행하는 것은 모두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거

리가 먼 ‘낭만이 없는’ 정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불편하고 거북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관념화된 민주적 정치과정이 그

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먼 ‘신화(myth)’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민주주의, 정치과정, 공공정책, 정책중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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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democracy’의 어원은 고대 희랍어 ‘demos’와 

‘kra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민중의 지배(rule of the people)’이다. 이러한 

민중의 지배의 가장 충실한 형태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이루어졌으

며,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구분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였다

(Osborne, 2011, 최완규 역, 2012). 그러나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가 민중의 지배

에는 부합하는 형태일지 모르지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현대국가에서는 실현되

기 어려운 정치제도이다. 그 결과 나온 현실적인 민주주의 형태가 바로 ‘대의제 민주

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소재와 

주권의 행사자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 구성권과 국가정책 결정권은 제도

적으로 분리된다(임혁백, 2000). 즉, 주권자인 국민은 대표를 선출하는 데 그 역할이 

국한되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대표에게 위임된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는 Hacker와 Pierson(2014)이 말했듯이, “다수에

게 근본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권한을 얻기 위해 소수가 다툼을 벌이는 

경합의 장(contest)”이라고 할 수 있다(Hacker and Pierson, 2014: 650).1) 

물론 정치에 분업의 원리를 도입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계급과 ‘정치를 받는’ 계급 사이의 이원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는 

Marx의 예언은 실현되기 어렵다. “가장 저발전된 사회와 문명화를 거의 경험하지 않

은 사회로부터 가장 발전되고 강력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는 지배를 하는 계

급과 지배를 받는 계급이라는 두 계급으로 구성된다”는 Mosca의 지적은 인류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Mosca, 1939: 50, Schubert et al., 2013: 

2에서 재인용). 인류역사와 같이 한 분업의 원리가 적용된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왕정

(王政) 시대의 정치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왕정 시대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과 정치

적으로 유리된 존재였으며,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지배계급은 ‘시혜적인’ 위치에

서 정치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정치를 가장 그럴듯하게 만드는 ‘위민정치(爲

民政治)’라는 말도 실상은 엘리트주의의 수사적(rhetoric)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민주주의는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정치를 배격한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

1) 원래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게임’에서 출발하였다. 널리 인용되는 North와 Weingast(1989)

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영국의 민주주의는 돈이 필요한 국왕과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부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타협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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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주인인 정치체제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제도화된 정치 원리이다. 선거와 같은 가시

적인 정치 이벤트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이러한 정치적 경쟁의 장

(arena)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 엘리트들은 일반대중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대중들이 정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평

균적인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는 충실하게 정치 과정에 반영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받

아들여지는 정치원리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와 같아서 그 외관

상의 아름다움과 달리, 그것의 이상적인 형태에 꼭 맞는 정치체제를 찾기는 싶지 않

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글

은 민주주의에 대한 ‘헌사(獻辭)’가 아니다. 대중들의 표가 급한 정치인들이나 규범적 

함의에 매몰된 ‘낭만적인’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정치 가치 

내지 불가침의 성역으로 생각하겠지만, 필자는 그들이 내놓은 수많은 헌사에 편승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공공정책은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정치의 종착역이 공공정책이라는 점

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관념화된 

민주적 정치과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먼 ‘신화(myth)’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우선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인과

구조와 반대로, 정책에 의해 사람들의 선호가 결정된다는 ‘환류 효과(feedback 

effects)’에 주목하여 관련 논의들을 하고자 한다. 정책에 의해 정치적 상황이 구조화

된다는 정책중심적 관점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로서 행위자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민주주의가 그 이상과 괴리를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민주적 정치과정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이론에서는 정치과정을 평균적인 유권자들의 선호에 

대응하는 민주적 장으로 보는 반면, 정책중심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잘 조직된 소수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비대칭적 역학관계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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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적 정치과정을 둘러싼 논쟁

민주주의는 ‘과정’에 관한 정치원리일 뿐, 결코 ‘결과’를 보여주는 원리는 아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과정에 관한 이론은 그 동안 많이 있어 왔고, 여러 가지 

이론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 논쟁에서도 하나의 ‘수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주적 정치과정 그 자체에만 주목하지 그 이후의 

후속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Fiorina와 Abrams 

(2009)가 “지배적인 이론(master theory)”이라고 평했을 정도로 이러한 관점은 그 

동안 정치과정에 대한 주류적 관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적 정치과정의 산물로 인식되었던 공공

정책에 주목하는 “정책중심적 관점(policy-centered perspective)”을 들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정치과정이 평균적인 유권자들의 선호에 대응하는 민주적 장이 아니라, 

잘 조직된 소수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비대칭적 역학관계의 장으로 인식한다. 이들 

이론 사이의 논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1. 지배적인 이론의 주장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엘리트 집단 전체는 일반대중의 정책 요구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고 간주된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엘리트와 일반대중을 연결하는 ‘가

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여기에 민주적 정치과정론의 핵심이 있다. 선거라는 정치과

정에 직면한 엘리트들이 일반대중들의 정책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 체계 내에서 공공정책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정치과정의 산물로 간주된다. Mettler와 Soss(2004)는 공공정책 연구

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연구 전통을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정치학자들은 보통 체제이론의 기본 모형과 동일한 논리로 공공정책을 의제설

정, 형성, 집행, 평가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산물로 이해한다. 학자

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의식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라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책이라는 산물

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정책이 

민주주의 그 자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지 않는다(Mettler and Soss, 200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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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적 정치과정론이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엘리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분업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전적 

엘리트 이론의 주장과 달리, 민주적 정치과정론에서 엘리트와 일반대중의 관계는 영

향을 주고받는 쌍방향적 관계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은 정치과정에서 엘리트가 만든 

정책을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엘리트들이 일반대중의 정책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

인 이유는, 그들 사이의 경쟁과 그 경쟁에서 승리자를 결정짓는 ‘선거’라는 제도적 장

치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폐쇄적이거

나 동질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Anderson, 2011: 23). 즉, Schubert 등(2013)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권력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powerholders)이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는 견고한 단일체

(monolithic body)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항상 공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Schubert, 2013: 5).” 또한 엘리트 집단 전체가 일

반대중의 정책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정치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엘리트와 일반대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

며, 여기에 민주적 정치과정론의 핵심이 있다. 선거라는 정치과정에 직면한 엘리트들

은 일반대중들의 정책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주장

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의 격화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엘리트들의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대중들의 동원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Crenson and Ginsberg, 2002: 3-6).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정치과정론은 ‘선거’와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을 정치과

정의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일찍이 Anthony Downs(1957)는 정당과 이념 

지향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을 내세워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Downs는 미국과 같은 양당제도 하에서는 지배적인 두 정당이 이념의 양 극단에 위치

하기보다는 중간에 위치했을 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라고도 하는 이러한 정치 원리는 그 간결함과 호소력

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정치학에서 “지배적인 이론(mater theory)”으로 자리매김했

다(Fiorina and Abrams, 2009). 이러한 이론 체계 내에서 정당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의 정책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러한 상호의존

적 정치과정에서 요구가 결집되어 나타난 것이 정책이다. 따라서 정치과정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선거나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이며, 공공정책은 ‘주변부(peripher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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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게 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Downs의 말처럼 말이다(Downs, 1957: 28).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적 정치과정론의 요지는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들을 통해 표출된 선호가 정치인들에 의해 결집되어 공공정책이라는 결

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정치인들의 득표극대화와 국민들의 효용극

대화를 모두 만족시키는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민주적 정치과정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2) 첫째,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가시적’ 정치 논리를 소홀히 다루는 한계가 있다. ‘중위투

표자 정리’에서처럼, 정책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 대응한 결과물로 볼 경

우, 선거 이면에 작동하는 조직화된 힘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

러한 관점은 중요한 정책이 ‘선거 정치’보다는 ‘일상의 정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Hacker와 Pierson(2014)이 지적했듯이, “누가 지배하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선거와 같은 가장 두드러진 정치 이벤트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Hacker 

and Pierson, 2014: 649).” 

둘째, 정책의 장기적 진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정책은 많은 경우 선거 

기간에 표출되는 선호에 따라 가변적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과정에만 주목한다면 정책이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 및 유인체계, 그리고 정치체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긴 경

기’를 관찰하기 어렵다(조찬수, 2017: 98-99). 따라서 정책은 Weaver(2006)가 지적

했듯이, “고착되는(locked in)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직적인(sticky) 모습은 보이

게 된다(Weaver, 2006: 223).” 

셋째, 실증적인 관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균적인 유권

자들의 선호에 맞게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지

어 민주주의의 교과서 내지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정치체제에서도 공공정책

은 특권계층에 편향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ipley and Franklin, 1987).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엘리트 이론을 신봉한 

2) 민주적 정치과정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지면서 

흔히 정치적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가 실종된 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역사상 수많은 독재국가가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정치

의 실종은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행복이

라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는 민주주의가 과정에 관한 원리일 뿐이고, 그 결과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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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bert 등(2013)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엘리트 지배의 재현에 불과하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설(irony of democracy)”이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 말이 공공정책은 항상 일반대중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대중의 이해관계를 증진할 책임은 전적으로 엘

리트에게 있다는 것이다(Schubert et al., 2013: 4-5). 

2. 정책중심적 관점의 반론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정치학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은 ‘부수적인(epiphenomenal)’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결과물이거나 외부환경

의 변화를 단순히 반영하는 ‘산물’에 불과하다. 정책을 정치의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이러한 정치학의 논의들은, 그러나 현재 도전을 받고 있다. 일찍이 Schattschneider

는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new policies create a new politics)”고 

갈파한 바 있는데(Pierson, 1993: 595에서 재인용), 이는 정책이 단순히 정치의 결

과물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원인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최근

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중심적 관점(policy-centered perspective)”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을 정치체제의 산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는 정책을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정책을 정치

과정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정책은 정치의 산

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인과요인으로 기능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3) 결국 정책은 Hacker와 Pierson(2014)이 비유적으로 말했

듯이, 정치라는 이야기의 ‘결말(conclusion)’이 아니라 ‘시작(beginning)’일 뿐인데

(Hacker and Pierson, 2014: 645), 이러한 정책중심적 관점이 지향하는 바는 

Hacker 등(2010)이 자신들의 새로운 관점을 “정책중심적 관점”으로 명명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 물론 이러한 주장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Lowi(1971)는 다음과 같

이 주장한 바 있다. “정책이나 정부 활동의 영역은 실제 권력의 장(arenas)을 규정한다. 각각

의 장은 그 자신의 고유한 정치구조, 정치과정, 엘리트와 집단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Lowi, 1971: 689-690).” 그러나 단순히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치과정의 양태를 분석한 

Lowi와 달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중심적 관점은 정책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효과, 

유인 구조,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영향을 받아 정책의 상

징적(symbolic) 측면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책중심적 관점의 의의는 그것이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연구방법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다 명료하게 이론화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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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정책중심적 관점”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정책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두고 그러한 관계를 불평등의 

새로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렌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은 단순히 정치의 결과물이거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물이 아

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이고, 정치적 상호교환을 형성하는 구조이며, 지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

적 대상이다. 요컨대, 정책은 정치의 산물(products)인 동시에 그것의 형성 주체

(producers)이며, 정책중심적 관점은 이 두 가지 난제(難題)를 해결해야만 한다

(Hacker et al., 2010: 4).

정책중심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정치학의 관점과 구별

된다. 첫째, 신축적 정책 대 경직적 정책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정치학의 관점은 정책

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매우 “신축적(plastic)”이라고 가정한다. 체제이론으로 대변되

는 전통적인 정치학은 사회적 투입(inputs)을 정치체제가 정책이라는 산물(outputs)

로 전환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정치체제의 유지･존속이라는 기능적 필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Anderson, 2011). 또한 민주적 정치과정론의 관점에서도 선거라는 

가시적인 정치 이벤트에 대응하여 정치인들은 평균적인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

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은 선호에 따라 가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Hacker and Pierson, 2014). 그 결과 전통적인 정치학의 체계 내에서 정책은 변형

되기보다는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외부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ierson, 2006).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경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

화에 따라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전 시기에 배태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틀은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ierson, 1994).4) 따라서 현실의 정책은 

매우 “경직적인(sticky)”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5) 

4) 그러나 Pierson의 연구는 복지제도 변화의 ‘가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Hacker(2004)는 Pierson의 연구에 대한 비평에서 복지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복지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안 되며,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었다

면 이것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시

적인 ‘보이는 정치(visible politics)’보다 비가시적인 ‘숨겨진 정치(hidden politics)’가 장기

적으로 정치의 지형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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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인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정치학과 달리, 정책중

심적 관점은 정책을 경직적이고 경로의존적인 것으로 본다. 물론 정책중심적 관점에

서도 정책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점진적이고

(incremental) 진화적인(evolutionary)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통적

인 정치학에서 가정하는 정책변동과는 차이가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은 이러한 정책

의 경직성을 ‘긍정적 환류 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현존 정책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광범위한 지지 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변동은 현존 정책의 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Weav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Hacker(2004)는 정책의 ‘표류(drift)’라는 개념

으로 미국 정치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정책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

함으로써 정책의 결과가 바뀐 현상을 지칭한다.

둘째, 따라서 공공정책은 일반대중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정

치과정은 선거와 같은 정치제도를 통해 일반대중들의 요구가 표출되고 취합되는 민주

주의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정책중심적 관점에서는 선거

와 같은 가시적인 정치 이벤트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 논리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논리

가 후속 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주목한다(Soss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정치과정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주적 장(arenas)

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동원의 장’에 다름 아니다

(Hacker and Pierson, 2005). 그리고 그러한 동원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공정책’

이다.

셋째, 국가를 사회의 요구를 단순히 반영하는 ‘블랙박스’로 보는 ‘사회중심적 관점

(society-centered perspective)’과 달리, 정책중심적 관점에서는 공공정책이 정치

적 상황을 구조화하고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

중심적 관점(state-centered perspective)’으로 볼 수 있다.6) 이러한 관점은 ‘네오 

5)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이루어진 제도선택이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나 미래의 정치적 상황을 구조화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의 인과구조를 말한다. 제도

나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띠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한 연구는 

이를 경제학의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즉, 제도

나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확체증 현상을 보인다면, 채택되지 못한 경로는 기존 경로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경로를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 행위자에게 

있어 최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ierson, 2000, 2004; Pierson and Skocpol, 

2002). 

6) 정책중심적 관점의 경우 미국에서도 최근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정책에 의해 정치적 상황이 구조화된다는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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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안’이라고 불리는 국가중심론(Evans et al., 1985)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미

시적인 차원에서 특정 제도적 구조나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에 주목

하는 신제도주의(Weaver, 2006)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책중심적 관점은 이들의 주

장과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중심적 관점은 여전히 정책

이 결정되는 ‘틀(frame)’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라고 불리는 신제도주의의 한 분파에서는 ‘정

치를 구조화(structuring politics)’하는 제도적 틀에 기초하여 국가 간 정책의 상이

성과 한 국가 내에서의 정책패턴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Steinmo et al., 

1992), 이러한 제도적 틀의 산물이 바로 정책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후속 정치과

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제도

적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부수적인 현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국

가중심적 관점도 사회중심적 관점과 마찬가지이며, 정책중심적 관점은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중심적 관점에 입각하여 세계화 시대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과 금융의 발 빠른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

들은 변덕스러운 글로벌 자본의 ‘퇴거 위협(threat of exit)’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친

자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였다(Kahler, 2002: 59-60). 

즉, 민간투자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국가로 하여금 조세삭감과 공공지출의 급격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인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Pierre and 

Peters, 2000: 57). 그런데 특권계층을 겨냥한 이러한 재정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분

배구조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네오 맑시스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제

약’(Poulantzas, 1969, 1974)을 심화시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자유시장의 논리와 달리, 부자들을 살찌운 것은 실제로 경쟁이 아니라 공

공정책이었다(Stiglitz, 2013). 결국 다수 유권자들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잘 알지

도 못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주적 정치과정의 ‘바보’가 된 것이다(Hacker and 

Pierson, 2005). 

은 한국의 사례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배로 인해 국가가 사회에 비해 ‘과대

성장’되었고(Alavi, 1983), 오랜 권위주의 통치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정책유

산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사회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영역이 더 광범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한 예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대자본가의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만 

키운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폭발적 증가도 가져와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 동인이 되었

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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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현실 정치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간헐적

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며,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

공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선거라

는 가시적인 정치적 경쟁의 장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들 역

시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요구가 아닌 잘 조직되고 강력한 소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

향성(bias)’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Schattscheider(1960)가 오래 전에 비유적으

로 말한 다원주의의 결점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다원주의 천국의 결점은 

천국의 합창을 강력한 상류층이 부른다는 것이다(Schattscheider, 1960: 34-35).” 

요컨대, 정책중심적 관점은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

런데 이는 민주적 정치과정론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

적 정치과정론의 관점에서 본 공공정책은 ‘주변부’의 정치적 변수이며, 민주주의와 관

련된 별다른 함의가 없는 구조의 반영물에 불과하다. 정책과 같은 중요한 변수가 민주

적 정치과정에서 간과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 자체가 후속 정치과정에서 별다른 의

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Schattschneider나 Lowi

와 같은 학자들은 정책이 후속 정치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선언론’에 불과하거나 정책의 유형에 따른 정치적 영

향력이라는 ‘소박한’ 논의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7)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대부분의 

정치과정론이나 비교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의회, 행정부, 정당, 이익집단, 선거 등과 

같은 민주적 정치과정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은 심도 있게 다루는 반면, 공

공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책중심적 관점은 민주적 정

치과정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주제인 공공정책을 다시 중심적인 위치로 복원시켰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책중심적 관점에서 본 공공정책은 정치구조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물’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독립변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공정책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함의이다. 왜냐하면 ‘규범적인’ 민주적 정치과정론과 달리, 정책중심적 관점에서

는 ‘실증적인’ 관점에서 공공정책이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도 퇴보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Mettler and Soss, 2004; Soss et al., 2010; Hacker and Pierson, 

2014).8)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도 관심을 가진다

7)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이전의 논의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Lowi의 연구 같

은 경우 정치과정의 종속변수로 정책을 상정한 전통적인 체제이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반론으로 정책연구에서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는 정책중심적 관

점이 기존의 논의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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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정이 민주적이라는 것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규범적 함의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

은 학자들이 논의한 어찌 보면 진부한 주제 중 하나이다. 한 예로 ‘미국헌법의 아버지’

로 일컬어지는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도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표가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대표의 실패(failure of representation)’ 문제

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으며(갈상돈, 2012), 이는 지금까지도 그 해법을 둘러싼 논

쟁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난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적 정치‘과정’과 그 ‘결과

물’에 대한 규범적 함의에 매몰된 전통적 논의와 달리, 정책중심적 관점은 과정과 결

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결과물이 후속 정치과정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Hacker et al., 

2010; Hacker and Pierson, 2014).9) 그리고 그러한 후속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결과물이 바로 공공정책이며, 따라서 정책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주변부’

에 위치할 수 없다. 한 예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고객

정치(client politics)’와 같은 정치적 특혜구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

혜구조 하에서 만들어진 편향된 공공정책이 기존 체제를 확대･재생산시키는 방향으

8) 따라서 공공정책이 민주주의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는 민주적 ‘과정’이 반드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

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들은 급속한 경제성

장을 통해 자신들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산업화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러한 산업화 정치 하에서 마련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민주화 요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독재체제의 붕괴였다. 

Acemoglu와 Robinson(2012, 최완규 역, 2012)이 말했듯이, 사유재산제도의 철저한 보장

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독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힘의 비대칭성을 현저히 약화시켜 기존의 착취적 정치제도를 와해시키는 ‘창조적 파

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을 낳은 것이다. 

9) 엄밀하게 말한다면, 민주적 정치과정론을 포함한 전통적인 정치학의 이론 체계 내에서도 민

주적 정치과정과 그 한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

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다소 진부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론 체계 내에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공공정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공공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중심적 관점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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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는 ‘자기강화 과정(self-reinforcing process)’을 가져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Mahoney, 2000; Orren and Skowronek, 2002; Greif and 

Laitin, 2004; Pierson, 2004). 

Ⅲ. 정책의 환류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정치학에서는 정치과정의 산물로 공공정책을 상

정하였다. Anthony Downs의 이론에 연원하는 이러한 “지배적인 이론”은 선거와 같

은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정책

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전통적인 정치학의 관점

에서 공공정책은 정치과정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며,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자세히 살

펴본 바와 같이, 지금은 인과관계의 고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공공정책은 정치과정에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정치 그 

자체를 바꾸는 원인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류 효과(feedback 

effects)”라고 불리는 정책의 특징적인 현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류 효과는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 공공정책이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정치학의 가정과 반대로, 공

공정책에 의해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Pierson, 1993). 다시 말해, 

공공정책의 독립변수로 인식되었던 선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공공정책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정

책에 의해 사람들의 선호를 포함한 정치과정이 구조화되고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특징적인 양상에는 무엇이 있을

까?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부정편향성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편익과 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한 것이 아니

다. 행태경제학에서는 ‘부존효과(endowment effect)’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심리

적 편향성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존효과의 존재는 안정적인 선호체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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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기본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이준구, 2008: 

708). 이처럼 부존효과는 사람들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편향성(negativity bia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하고 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편익보다는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Weaver(1987)는 이러한 부정편향성을 공공정책 연구에 도입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편익보다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

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for them)’ 어떠한 조치가 있었느

냐보다는 ‘그들에게(to them)’ 어떠한 조치가 있었느냐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으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에 더 관심을 가지며, 정

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묻기에 앞서 ‘해로울 것인가’부

터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회피 동기(blame avoidance motivations)’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으로 인한 신뢰나 정책의 합리성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

는 비난을 극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부정편향성에 주목할 경우 정책의 성립과 소멸은 동일한 인과과정이 아니다. 

Pierson(1994)이 말했듯이, ‘축소의 정치(politics of retrenchment)’는 ‘팽창의 정

치(politics of expansion)’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정책의 성립은 쉽다고 하

더라도 그 소멸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의 성립과 소멸이 비대

칭적 양상을 보이는 것을 Huber와 Stephens(2001)는 “정책단속 효과(policy 

ratchet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정책은 일단 관성이 붙으면 그것을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듯이,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일단 시민

들이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경우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축소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그것을 도입했을 때의 지지보다 훨씬 크게 된다(Huber 

and Stephens, 2001: 29).” 

2. 이해관계의 성격

오랫동안 정책학에서는 공공정책을 일련의 ‘이해관계 정치’의 산물이라고 인식하

여 왔다. 예를 들어, Gourevitch(1986)에게 있어 이해관계는 공공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는 그들의 계급 위치의 산물이다. 즉, Gourevitch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좌우된다

(Gourevitch, 1986: 56).”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정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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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행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에 다름 아

니다(Ripley and Franklin, 1987; Anderson, 2011; Stone, 2012; Hill, 2013; 

Kraft and Furlong, 2013).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는, 정치학자 Stone(2012)이 말했듯이 정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규정한 것이다(Stone, 2012: 

242-243). 다시 말해, 현실의 정책과정에서는 정책의 편익이나 비용과 같은 이해관

계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같은 ‘상대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선호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해관계의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이해관계의 ‘크기’이다. 이해관계의 크기

가 크다면 해당 정책을 중심으로 선호관계가 재형성되어 집합적 행위가 용이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의 크기는 집합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원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보다 정부차입으로 충당하

는 경우 더 큰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한 연구의 결론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집중･분산 여부가 후속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차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인해 소

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용이 집중되는 반면, 화폐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 전반적인 물

가상승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Wagner and 

Tollison, 1982). 

이해관계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정도도 중요하다. Peter Hall(1997)

이 지적했듯이,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데에는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한 예로 정책결정자들은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 

Jordan(2010)이 말한 “계층적 의료보호 제도(hierarchial health care system)”는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가치 갈등을 둘러싼 현시성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과 보편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정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시차의 문제

‘뜨거운 난로의 법칙(hot stove rule)’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보상이나 제재는 행

위 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학습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행위와 그 결

과 사이의 시차가 짧을수록 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은 용이해진다는 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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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리를 공공정책에 적용해본다면, 정책의 환류효과는 단기적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추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을 통해 정치적 지

지를 얻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결정

자들은 즉각적인 혜택은 눈에 띄도록 부각시키면서도 비용은 지연시키거나 은폐시키

는 방식의 정책 설계를 선호한다(Pierson, 1994).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의 영역에 고

유한 ‘근시안적(myopic)’ 사고는 ‘선거정치의 논리(logic of electoral politics)’에 

따른 결과임을 알 필요가 있다. 

‘신뢰추구’와 ‘비난회피’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시차를 달리

하는 정치 전략의 극적인 사례는 정책 효과의 세대 간 배분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편익은 현재세대가 누리지만, 그 비용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정치적 보상구조를 항상 염두에 둔다. 이럴 경우 선거정치의 과실(果實)은 

현재 정치인이 누리지만, 그 정치적 책임은 미래 정치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오랜 격언 중 “삐걱거리는 바퀴에 기름칠을 한다(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는 것이 있다. 이 말이 표면상 의미하는 바는, 시끄러우면 돌봐준다

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함의는 조용하다는 것이 반드시 불만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Stone, 2012: 232). 이와 마찬가지로, 눈가리기 

전략의 결과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잠재적 비용부담

자들은 Weimer와 Vining(2011)이 말한 “조용한 패배자들(silent losers)”로 남게 

된다. 이들이 말한 조용한 패배자들이란 공공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도 정부에 

대해 조직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처럼 비용부담자들이 ‘조용

히’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공공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

고, 부정적 결과를 공공정책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비용

부담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Weimer and 

Vining, 2011: 152-153). 

미래세대의 희생 하에 현재세대가 편익을 누리는 정책 효과의 시차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 간 관계라는 맥락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Barro(1974)

는 리카디언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를 옹호한 저명한 논문에서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세대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이기 때

문에 이들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Barro의 

견해에 의한다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비용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세대에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

다. 그러나 이 같은 Barro의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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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들이 유산을 남기는 동기는 반드시 이타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Bernheim et al., 1985). 

4. 정당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정책과정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으로 이해되었으며, 그러한 이해관계는 계급위치의 산물로 규정

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며,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주된 동기

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질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설명

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 정치에서는 물질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광범위한 환류효과가 형성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

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에서는 ‘상징(symbol)’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분석에서 간과한 변수를 공공정책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징

이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다. 가격과 같은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지표의 부재, 모호하고 추상적

인 목표, 그리고 정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긴 시차(time lag) 등으로 인

해 정치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따라서 결과로서 나타난 성과에 근거하여 

원인 행위인 정치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Pierson, 2004). 이처럼 정치의 영

역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이 어렵다면, 유권자들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추정하려

고 할 것인데 그러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대용물(proxies)이 바로 상징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의 재래시장 방문이 잦아지는 것 역시 그러한 정치 전

략이 구체적인 공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다. 서민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친화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

로’ 보여줌으로써 이를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어묵의 정치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0) 

10) 총체적 효용 관념에 입각한 편협한 공리주의의 가정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정책의 배분적 

측면이 후속 정치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특히,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의 효과가 귀속되는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수

가 된다. 예를 들어, 부녀자나 서민과 같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정당성을 가져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반면, 부자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혜

택을 주는 정책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공리주의 사

회후생함수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Gruber(2007, 이인실 외 공역,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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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적 정치과정론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를 규범적인 관

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규범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은 ‘과정’에 국한된

다. 사실 민주주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치 원리일 뿐, 결과는 결코 보여주지 못한다. 

물론 과정과 결과의 규범적 판단이 1대1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맥락에서 과정이 좋으

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현실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규범적 호소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반드시 ‘좋은’ 결

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한계를 설명함에 있어 3장에서의 논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구조결정론에 매몰된 거시수준의 정치이론과 달리,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정치이론에서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로서 행위

자의 선택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과정은 

행위자의 일련의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시적･개인적 합리성과 사회

적･거시적 합리성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합리적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정책이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환류효과는 후

속 정치과정,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11) 

1. 고객정치의 논리

이상적으로 민주국가의 정책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주

권자인 국민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정치적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규범적 함의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정치의 논리’라는 정

치적 맥락에 의해서도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Anthony Downs가 말한 ‘정치적 분

산의 법칙(law of political dispersion)’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들은 안정적인 

11) 물론 환류효과가 민주주의에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최

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결정체이며, 한국

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실증적인 

관점에서 환류효과가 항상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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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정책의 과실(果實)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다(Swanstrom, 1988). 정치의 영역에 ‘분산의 법칙’이 지배적인 이유는 

많은 부분 선호의 ‘방향(direction)’만 표시할 뿐 선호의 ‘강도(intensity)’는 표시할 

수 없는 현실의 투표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how 

much) 그것을 원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면,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how 

many)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Simmons, 2011: 88).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Fiorina(2013)가 말한 미국 정

치의 ‘극화(polarization)’ 현상은 정책의 과실을 분산시키려는 정치 전략으로는 설

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이는 정책의 과실을 소수에게 집중시켜 정책에 대한 

환류 효과를 높이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과실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비용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난회피(blame 

avoidance)’라는 또 다른 전략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편익보다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편향성’의 관점

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비난회피를 위해 정치엘리트들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조

작하고자 하는 “눈가리기(obstruction)” 전략, 정책의 비용을 일부 사회계층, 특히 

‘부자’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게 전속시키는 “분할(division)” 전략, 

그리고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상(compensation)” 전략

을 사용한다(Pierson, 1994).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국가의 정책은 대부분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

수에게 분산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Caplan, 2007). 이러한 형태의 정책은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기를 

원하는 일반대중들의 동기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거정치의 논리로 진퇴가 결정

되는 정치인들의 정치 전략에도 적합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정치인들은 “일

반 납세자들의 돈으로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Simmons, 2011: 

67).” 불특정다수의 비용부담자는 정책에 대한 환류 효과가 작게 나타나지만, 특정한 

수혜자는 정책에 대한 환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비대칭적 

정치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화된 이해관계(organized interests)’와 ‘비조직화된 이해

관계(unorganized interests)’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선거라는 가시적인 정치과정에 주목한다면 비조직화된 이해관계가 지배적

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비가시적인 정치과정에 주

목한다면 조직화된 이해관계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공공정책으로 우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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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돌린다면, 정치과정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Downs가 말한 ‘중위투표

자(median voter)’가 아니라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잘 조직된 이익집단(organized interest groups)’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

다(Hacker and Pierson, 2014). 

다수 국민들의 비용 부담으로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은 민주국가의 국민

주권의 원리에는 분명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Wolf(1988, 전상경 역, 

1991) 같은 학자는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을 정부실패의 한 요인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재정환상(fiscal illusion)’에 빠진 일반납세자들로부터 소수의 기득권자에

게로 자원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계를 가리켜 ‘이익은 사유화하

는 반면 손실은 사회화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산업’이라는 약간은 비아냥이 섞인 

평이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준구, 2016: 66).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명백하게 비대칭적인 자원배분 역시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 변화가 어렵

다는 데 있다. 정책이 고객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정책에 변화를 가하는 

것은 편익은 넓게 분산되고 비용은 좁게 집중되는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다.12) Simmons(2011)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럴 

경우 “편익은 사회화되는(socialized) 반면 비용은 개인화되는(privatized) 경향이 

있기 때문에(Simmons, 2011: 17)” 수혜집단은 정치적 조직화가 곤란한 반면 비용부

담집단은 정치적으로 쉽게 고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변동 과정은 비용부담

집단이 주도적인 정치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Posner and Blöndal, 2012). 정

책 자체가 집단 간 힘의 배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선거 정치 과

정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을지 모르지만(Moe, 1990), 공공정책의 

정치 과정에서는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속적인(durable)’ 승자와 패자는 존

재한다(Hacker and Pierson, 2014). 공공정책이 ‘자기강화 과정’을 거쳐 기존의 정

치적 특혜구조를 확대･재생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를 제약하는 ‘긍정적 환류 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

는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사이의 ‘비대칭적 조직화(asymmetric organization)’

의 결과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학자 Dye(2013)는 이러한 비대

12) 고객정치와 기업가적 정치는 모두 Wilson(1980)이 정부규제의 정치이론에서 제시한 것이

다. 그는 정부규제의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이 모두 현실의 규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집중･분산 여부에 따라 네 가지 규제정치 상황

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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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적 조직화와 그것의 결과물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한 

바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 프로그램과 정책이 지속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아마도 편

익은 소수의 잘 조직된 집단에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다수의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대중에게 분산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의 수혜자들은 정책에 강하게 몰입하는데, 그들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지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만일 프로그

램의 비용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넓게 분산된다면, 어느 누구도 정책에 대해 잘 알

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화되거나 적극적인 반대를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

다. 비록 정책의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분산된다면 개인이나 집

단이 유의미한 부담을 지지는 않으며, 어느 누구도 효과적인 반대를 하기 위해 조

직화하려는 유인(incentive)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정책의 비용이 넓게 분산

되는 경우, 개별적인 작은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들이 정책의 수혜집단에 반대하

기 위해 시간, 정력,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Dye, 2013: 76-77). 

오래 전에 다원주의의 한계를 간파한 Schattschneider(1960)는 “다원주의 천국

의 결점은 천국의 합창을 강력한 상류층이 부른다”고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Schattschneider, 2960: 35). 결국 다원주의가 가정하는 것과 달리, 기득권을 가지

고 있는 세력들은 선거라는 가시적인 정치적 경쟁의 장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들 역시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요구가 아닌 잘 조직되고 강력한 소

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편향성(bias)’을 보일 수 있다(Hacker and Pierson, 2014: 

649). 그런데 이러한 편향성은 ‘다원주의적 침체(pluralist stagnation)’라고 불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이익집단의 요구로 인해 정부에 ‘과부하(overload)’

가 걸려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Heywood, 2013, 조현

수 역, 2014: 186). 이익집단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득표극대화 전

략의 일환으로 정치인들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치과정은, 흡사 개별적･미시적 

합리성이 사회적･거시적 합리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우파(New Right)’ 진영에서는 ‘과잉민주주의’를 경계한다. 예를 

들어, Marquand(1988)는 민주주의를 ‘초콜릿’에 비유하면서 적게 먹으면 해가 없지

만, 많이 먹으면 화를 부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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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

흔히 말하는 ‘소비자 주권(consumer’s sovereignty)’은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

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상대방의 경제 행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효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와 같은 최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는 정

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Stiglitz가 말했듯이 ‘임금님의 새 옷’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임혁백, 1994). 

동화에서 보았듯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실체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비단 시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

도 적용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정치와 시

장이 ‘국민 주권’과 ‘소비자 주권’이라는 유사한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경우가 많다(임혁백, 2000). 따라서 민주주의의 국민 주권 원리는 주권자인 

국민과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정보의 대칭성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시장의 영역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비용이 소요된다

(Overtveldt, 2007, 박수철 역, 2011). 정치의 영역에는 가격기구가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명확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정치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 고리가 길고 복잡해서 학습효과의 메커

니즘이 작동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Pierson, 2000, 2004). 큰 정보비용에 직면한 

합리적 행위자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라는 단순 논리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비용이 편익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반

응은 ‘무관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라고 불리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주장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

하고 있다(Tullock et al., 2000, 김정완 역, 2005). 사회관계로부터 단절된 개인들

로 이루어진 원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일반대중들의 집단적 동원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축(downsizing)’될 것이라는 비관적

인 전망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Crenson and Ginsberg, 2002).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너무 단순 논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학에 경제학의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한 합리적 선택 이론의 방법론은 현실정치의 실

증적 벽 앞에서 무력한 ‘이론지향적인(theory driven)’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

하였던 것이다(Green and Shapiro, 1994; Moe, 2005; Hindmoor and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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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반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징적 메시

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한 영향력 있는 연구의 결론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Soss et al., 2010).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인 동기에서 정

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일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대중들

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신념 때문에 정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Heclo(1978)가 오래 전에 말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라는 정책결정구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비용과 편익이라

는 관점에서 일반대중들이 그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Bartels(2008)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단순한 경기순환(business cycle)

의 결과를 경제정책의 성과로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일

반대중들은 정책의 ‘보여지는’ 상징적 측면에 주목하거나, 심지어는 잘 조직된 정치세

력들이 제공한 ‘상징조작’이나 “조악한 대용물(crude proxies)”(Becker, 1983)에만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업형 슈

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정책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되는 이 ‘불편한’ 진실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라는 민주주의의 정치원리가 오히려 국민을 정치과정의 ‘들러리’로 만드는 이러한 역

설적인 현상은 많은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음에서 소개하고 있

는 Simmons(2011)의 지적도 그 중 하나이다. 

만약 그들(유권자들)의 투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

책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강한 유인(incentives)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투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정보는 비싸다. (따라서) 그들은 정책의 이해관계가 그

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공익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

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은 관세 정책이 그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감정 논리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보

호주의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한다(Simmons, 2011: 60).

이러한 맥락에서 오랫동안 합리적 선택 이론을 비판하는 논거가 된 현실 사회에 존

재하는 ‘비합리성’은 사실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을 수 있다(Hindmoor and Taylor, 

2018: 48-49). 정책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정보비용에 비해 그들이 정책을 이해함으

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작다면,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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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일반대중들은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Hacker와 Pierson(2016)이 말한 “미국의 기억상실(American Amnesia)”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들이 말한 미국의 기억상실은 대중들의 무관심 속

에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가치를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만들어, 한 때 

대중들이 가졌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믿음을 망각하게 만든 역설적인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13)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리고 특정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바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Hacker and Pierson, 2005: 49). 

합리적 선택의 역설적 결과로 정책의 궁극적 성과보다는 상징적 대용물이 우선시

되는 ‘어묵의 정치학’ 하에서 민주적 정치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인 공공정책은 사회후

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유형적 성취

(tangible accomplishments)’를 둘러싼 경쟁은 ‘좋은 의도(good intentions)’를 

둘러싼 경쟁으로 빠르게 대체되며, 이는 이해관계의 정치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균형

으로 귀결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한 때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라는 

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활시킨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대상집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es 

of information)’ 문제는 정책과정에 보편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의 결과로 정

치엘리트들의 정책요구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 모습을 띠게 된다. 정책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다수 일반대중들에게는 ‘상징적 대응(symbolic responsiveness)’을 하는 

반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응(substantive 

responsiveness)’을 하는 것이다(Hacker and Pierson, 2014: 650-651). 정부가 수

입규제를 하면서 일반대중들에게는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 

정서적 호소를 하면서도,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

는 것은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3) 경제적 지배계급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류경

제학의 낙관적 예측을 근거로 시장논리를 전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즉, 경제적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을 이데올로기

적으로 포섭하려고 한다(Stiglitz, 2013). 물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로 표현되

는 이들의 낙관적인 주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

을 얻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유시장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권력과 결부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과정, 그리고 공공정책: 민주적 정치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185

3. 정책의 표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적 정치과정론에서는 체제이론의 논리를 받아들여 정치체

제가 외부의 환경 변화나 정책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일찍이 

Schattschneider(1960)가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라는 개념을 통

해 말했듯이, 정치체제는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편향적’이며, 특정한 요구가 배제되

거나 억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정책은 ‘신축적(plastic)’이라기보다는 

‘경직적(sticky)’인 경우가 많은데, 정책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환류 효과’라는 개념으

로 설명하고 있다. 현존 정책의 영향이 후속 정책 선택 범위를 제한하여 정책은 ‘자기

강화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Orren and Skowronek, 2002). 예를 들면, 정

치학자 Weaver(2006)는 긍정적 환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정책변동, 특히 “정책 레짐”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제약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

은 Pierson이 부각시킨 현존 정책의 “환류 효과”이다. 정책 레짐은 일단 자리를 

잡으면 광범위한 지지연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정책변동은 현존 정

책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정치인, 정책 수혜자, 그리고 집

행 관료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은 “고착되는

(locked in)”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직적인(sticky)” 모습은 보이게 된다. 

⋯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정책 레짐에 대한 관심은 일단 정책 레짐이 

사회에 깊숙이 배태되면, 정책 변동은 그러한 레짐의 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Weaver, 2006: 223). 

이러한 맥락에서 Hacker(2004)가 개념화한 정책의 ‘표류(drift)’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Hacker는 미국의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Pierson(1994)의 주

장에 대한 비평에서, 정책변동의 유형을 가시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규정

한다면 미국의 복지정책도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

한 맥락에서 정책변동을 현존 정책에 대한 공식적 대체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 ‘수정

(revision)’뿐만 아니라, ‘중첩(layering)’, ‘전환(conversion)’, 그리고 ‘표류’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중 표류는 정책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정책의 결과가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즉, 표류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

기보다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존 정책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

드는 공식적 수준의 제도들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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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정책 부작위(policy inaction)’ 때문이기

도 하다(Hacker and Pierson, 2014). 정치학자들은 선택 메뉴(option menu)의 제

한이 가져오는 정치적 결과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는데, 그 결론은 권력관계의 불평등성

으로 인한 구조적 제약이 기득권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Moe, 2005

).14) 정치 엘리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이해

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safe)’ 대안만 검토해도 정치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오래 전에 Bachrach와 Baratz(1962)가 다원론의 한

계를 지적하면서 말한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치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치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

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가시성(visibility)’이나 ‘현시성(salience)’의 관점에

서 보더라도 그러한데, 이는 Pierson(2004)이 말했듯이 권력의 행사가 오히려 권력

관계의 가시성을 떨어트리는 역설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Pierson, 2004: 

37). 따라서 정치과정에서 이미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공세(offense)” 전략이 아니

라,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제약하는 “수세(defense)” 전략이다(Hacker 

and Pierson, 2014: 647). 물론 문제에 대한 무대응이 일반대중들의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정치 현실적으로는 Kingdon(1984)이 말한 ‘초점사건

14)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사회에 만연된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의 결과물로 본 Stiglitz(2013)

의 지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시장을 ‘정치의 진공상태’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기제로 보는 주류경제학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이 역시 정치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조건 지워지는 ‘정치의 반영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중립적’이라기

보다는 ‘편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포획된 미국 정부는 이

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경제문제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미

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 all)’ 경제의 이면에는 ‘승자독식’의 정치가 

있는 것이다(Hacker and Pierson, 2011). 경제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제도의 중요

성을 강조한 Acemoglu와 Robinson(2012, 최완규 역, 2012)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제제도를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로 나누었는데,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성공한 반면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말한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제도의 철

저한 보장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독려하는 경제제도를 의미

하는 반면, 착취적 경제제도란 사회의 지도층이나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을 착취하거나 공산주의에서처럼 개개인의 인센티브를 없애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제

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제도들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정치와 정치제도라

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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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events)’과 같은 점화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광범위

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일반대중들이 현존 정치적 특혜구조를 지

지하고 옹호하는 역설적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진 자들이 ‘헤게

모니’ 전략을 통해 이들을 동원한 결과이다(이준구, 2016). ‘1인 1표(one man, one 

vote)’라는 민주주의의 자명한 정치원리는 이제 ‘1불 1표(one dollar, one vote)’라

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Osborne(2011, 최완

규 역, 2012)이 말했듯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아고라의 상인들이 민회의 권

력 앞에 움츠러들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시장의 의지에 무릎을 꿇

은” 것이다(Osborne, 2011, 최완규 역, 2012: 496). 

정책의 표류는 ‘비가시성’의 덮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

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결과는 원인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Hacker와 Pierson(2016)에게 있어 미국 사회의 급증하는 불평등은 기득권에 사

로잡혀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부작위’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책 

부작위의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과정에서 기득권자들에게 더 많

은 권력을 부여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네오 맑시스트들이 말하는 ‘구조적 힘

(structural power)’이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편향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

던 것이다(Poulantzas, 1969, 1974). 공공정책은 그것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정치

과정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정치적 레이더에 쉽게 포착

되지 않는 ‘숨겨진 정치(hidden politics)’가 미국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Hacker(2004)의 지적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

인과 결과는 1대1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문턱효과(threshold effects)’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은 사소한 원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어떤 결정적 

임계 수준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Pierson(2004)은 일반의 통념과는 다른 사회과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적절

하게 설명한 바 있다. “많은 경우에 점진적이거나 누적적인 원인이 점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어떤 결정적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

소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원인이 주된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다(Pierson, 2004: 83).” 

4. 포퓰리즘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이 소수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좌우되는 역설적

인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과정은 민주주



188  ｢정부학연구｣ 제24권 제3호(2018)

의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규범적인 정치 원리로 접근하는 ‘낭만적

인’ 정치학자들이나 대중들의 표가 급한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포퓰

리즘(populism)’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해 유명세를 탄 정치평론가 Judis(2016)에 따르면 현

재 우리는 포퓰리즘의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브렉시트, 유럽의 극우정

당들, 그리고 트럼프와 샌더스까지 포퓰리즘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머

물러 있는 후진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편적인 정치 원리

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그의 책은 포퓰리즘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이 다소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정치의 

과잉,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포퓰리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모두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포퓰리

즘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

고, ‘부끄러운 민낯’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가 왜 포퓰리즘

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본질에 대해 알 필요가 있

다. 정치학자 Moe(1990)가 말했듯이, 정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

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원인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복잡하고 긴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책임소재를 특정하기 어렵다. 특히, 시장에서와 달리, 정치의 영역에서는 성

과의 중요한 측면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도 추상적이거나 모

호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정치 영역에서의 실패와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분

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유권자들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

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는 Pierson(2004)이 말했듯이 “조악한(crude)” 책

임확보수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투표는 간헐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

의 행위와 결합될 때에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Pierson, 2000, 2004). 

둘째, 학습효과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이

나 제재가 행위 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을 때 학습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특히, 정치 엘리트들이 Pierson(1994)이 말

한 “신뢰추구의 정치”와 “비난회피의 정치”를 위해 편익과 비용의 시차를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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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설계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즉, 편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편익에 대한 학습효과는 크게 하는 반면, 비용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하여 비용에 

대한 학습효과는 작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정치인이나 현재 세대는 미래 정

치인이나 미래 세대의 희생 하에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조용한 패배자

들”로 만든다. 그리고 이는 포퓰리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으

로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의 문제’이기도 하다.15) 결국 정치의 영역에 고

유한 ‘근시안적(myopic)’ 시계가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닌 유권자와 정치인이 공유하는 문제이다(Pierson, 2004: 41). 이러한 맥

락에서 포퓰리즘은 근시안적 시계를 가진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의 ‘필요의 이중일치’

가 만들어낸 정치적 교환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과정의 결과인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은 비단 재정환상으로 

인한 세대 내 자원배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

대 간 자원배분의 문제이다. 미래세대의 특성상 그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정책은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

대까지도 민주적 정치과정의 ‘들러리’ 내지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민중주의 체제와 

연결된 포퓰리즘의 유산이 현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이

어지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16) 

전술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이 ‘정치의 과잉’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해법은 

자명하다. 한마디로 정치를 줄이라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공공선택이론가들은 경제정

책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정치의 영역에 둘 경우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정치 영역 밖에 두는 ‘경제정책의 비정치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임혁백, 1994). 한 예로 많은 학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을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역

15) 비유를 하자면, 포퓰리즘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와 같은 “나쁜 재화(sinful goods)”를 소

비하는 것과 같다. 비록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폐해가 

장기간에 걸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대폭 할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Hacker and Pierson, 2016: 82-83). 똑같은 논리에 따라 포

퓰리즘의 경우에도 편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면 그 

비용보다 편익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술이나 담배와 

같은 ‘나쁜 재화’와 포퓰리즘과 같은 ‘나쁜 정책’ 사이에 차이도 있다. 술이나 담배의 경우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한 데 반해, 포퓰리즘의 경우 세대 간 자원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동일한 집단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6)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포퓰리즘이 만들어진 역사와 그 유산에 대해서는 Sebastian(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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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란 행위자들에게 

재량의 여지를 없애 그들이 미래에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

는 것을 말한다(North and Weingast, 1989; Shepsle, 1991; North, 1993). 포퓰

리즘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들이 재량을 행사한 결과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적절한 처방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택이론가인 

Buchanan(1997)은 ‘균형예산의 원칙’과 같은 중요한 재정규율을 ‘헌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그 같이 중요한 재정규칙을 정하는 주체는 정치인들이기 때

문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책략을 발휘할 기회를 줄이는 그러한 규칙 제정에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17) 

Ⅴ. 결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불가침의 성역 내지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정치 가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 입장을 취

할 경우, ‘정치적 이교도’로 간주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배척되기 일쑤이다. 그러

나 일찍이 그리스의 선각자들은 민주주의가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주로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민주주의가 ‘좋은’ 정책보다

는 ‘나쁜’ 정책을 선택하는 모순적인 정치체제임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Caplan, 

2007).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자명하

다. 아직까지 인류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제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태껏 채택했던 모든 제도들

을 제외하면 최악의 정치체제”인 것이다(Osborne, 2011, 최완규 역, 2012). 다만, 

여기서는 민주주의 역시 ‘만능’은 아니며 그 맹점도 있다는 맥락에서, 그 한계를 언급

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선택이론이 정치에 관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범적인 관점이 아닌 실증적인 관점에서 정치에 

17)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실증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시장 영역

에서의 정치의 축소가 시장실패와 같은 시장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까지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Stiglitz, 

2013). Carpenter와 Moss(2013)는 이러한 현상을 “부식성 있는 포획(corrosive capture)”

으로 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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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공공선택이론가인 

Buchanan(1991)이 공공선택이론을 “낭만이 없는 정치학(politics of without 

romance)”으로 묘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 한다”는 규범적인 언명에

서 벗어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라는 실증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

의는 그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

공정책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소수에게 편향된 고객정치의 논리에 좌우되거나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

지어는 감정 논리에 치우친 일반대중들이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기득

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전위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eohane(2001)이 “특권을 가진 사람의(of the privileged), 특

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by the privileged), 특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for the 

privileged)” 정치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묘사한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목도(目睹)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는 본질적으로 

‘엘리트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직접민주주의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전자 아테네’를 구현할 것이라는 낙

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임혁백, 2000). 그러나 직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예로 정보화가 유권자들의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

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정치인의 진정한 능력보다는 외양이나 스

타일이 중요한 ‘정치의 희화화’ 내지 ‘정치의 연예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오래된 비판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중우정치, 다

시 말해 정보의 부재가 아닌 왜곡된 정보에 의한 동원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가 George Orwell이 「1984」에서 말한 ‘대형(Big Brother)’의 

출현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

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감정 논리에 휩쓸려 권력분립의 기본 원리조차 망각한 

어설픈 직접민주주의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에 제임스 매디슨이 말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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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여론에서 “열정이 이성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는데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갈상돈, 2012: 76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대중들의 참여가 

모든 경우에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의 영역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감정에 휩

쓸릴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Kraft와 

Furlong(2013)의 지적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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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Political Processes, and Public Policies:

A Critical Reconsideration of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Hyun Woo Koo

Democracy is considered as a noble political value in both political 

science and real politics due to its normative implication. Democracy, 

however, is like ‘Cinderella’s glass shoes’, unlike its cosmetic beauty, it is 

not easy to find a political system that suits its ideal type. In reality, an 

ideal political process does not cater for the needs of an average voter, 

but rather the case of an arena with asymmetric power relations carrying 

out a well-organized interest. A theme of ‘a policy-centered perspective’ 

begins here, and public policy is seen as expanding such bias. In this 

context, we need to turn our eyes away from the ‘normative’point of view 

and see things from an ‘empirical’ point of view. This way, we can see 

much more. In a democratic country wher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s to be realized, the logic of ‘client politics’is widespread, for 

instance, the restriction on the sales of SSM, policies that explicitly go 

against the public interest are adopted under the broad public support, 

and people with vested interests may consistently reject the public’s policy 

demands in an effort to push ahead with their interests, and populism that 

could lead to all of them  rampantly collapsing in the long run. These are 

all political realities that are far from the ideals of democracy. Embracing 

this reality may certainly be uncomfortable and awkward, but accepting it 

is the first step of moving toward a higher level of discussion. The 

conclusion from these discussions is that the idealized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may seem plausible, but it could be nothing more than a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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